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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제  출처

■  2022년 2월 최근 경제동향

 - (최근 국내경제) 수출 호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고용 증가세가 크게 확대되었으나, 변

이 바이러스 확산세에 따른 내수영향이 우려됨. 대외적으로는 공급망 차질, 인플레 확

대로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변이 바이러스 확산, 지정학적 리스

크 등으로 원자재·금융시장 변동성이 증가하는 등의 불확실성이 확대됨. 이에 선제적 

물가관리 등 민생 안정에 만전을 기하면서 대내외 리스크 점검·관리를 더욱 강화하

고 코로나 확산 피해를 최소화하여 경기회복 뒷받침에 주력해야 하는 상황임.  

   (산업활동동향 주요지표) 광공업 생산, 소매판매, 건설투자는 증가하고, 서비스업 생산 

및 설비투자는 감소함.  

   (고용부분) 취업자 수가 증가하여 전년 동월 대비 실업률은 1.6% 하락하고, 소비자물가

는 개인서비스 상승폭 확대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3.6% 상승함. 

   (금융시장 부분) 미국 등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 가능성 확대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주가는 하락하고 국고채 금리 및 환율은 상승함. 

                                ☞바로가기

■ 경제전망보고서(2022년 2월)
 - 최근 국내외 여건변화 등을 감안할 때 경제성장률은 2022년 3.0%, 2023년 2.5% 수

준을 나타낼 전망. 국내경제는 불확실성 증대에도 글로벌 경제활동 재개 지속과 

방역조치 완화 기조에 힘입어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민간소비는 

소득여건 및 소비심리 개선에 힘입어 점차 회복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 

 - 취업자수는 2022년 28만명, 2023년 20만명 증가하고, 소비자물가는 2022년 3.1%, 

2023년 2.0%의 상승률이 예상되며, 경상수지는 2022년 700억 달러, 2023년 680억 달러

의 흑자를 보일 전망. 

     【 경제전망 】                            
구분(단위)

2021 2022 2023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연간

GDP(%) 4.0 4.0 4.0 2.8 3.1 3.0 2.5

취업자수(만명) 12 62 37 36 20 28 20

실업률(%) 4.5 2.9 3.7 3.8 3.3 3.6 3.7

고용률(%) 59.8 61.2 60.5 60.1 61.1 60.6 60.7

소비자물가(%) 2.0 3.0 2.5 3.5 2.7 3.1 2.0

경상수지(억달러) 418 465 883 280 420 700 680

    ☞바로가기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https://www.moef.go.kr/com/synap/synapView.do?atchFileId=ATCH_000000000019840&fileSn=1
http://www.bok.or.kr/portal/bbs/P0002359/view.do?nttId=10069214&menuNo=200066&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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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제  출처

■ 국제유가상승이 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최근 국제유가 동향) 국제유가는 사상 세 번째 배럴당 100달러 고유가 시대로의 진입가능

성이 점증하고 있음.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강화되면 원유 수요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지

만 원유 공급 측면에서 OPEC의 추가 증산 가능성이 높지 않고 수급 불균형에 따른 고유

가 장기화 가능성이 큼.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로 원유의 대체제인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하

면서 국제유가는 추가적인 급등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

    ○ 국제유가 상승이 국내 주요 거시경제변수에 미치는 영향                      
거시경제변수

국제유가 연평균 
100달러 시나리오

국제유가 연평균
120달러 시나리오

성    장 경제성장률 0.3%p ▼ 0.4%p ▼

안    정 소비자물가상승률 1.1%p ▲ 1.4%p ▲

대외신인도 경상수지 305억 달러▼ 516억 달러▼

    ○ 국제유가 상승이 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주요 경쟁국과 비교하면 경제활동을 위해 소비되는 한국 원유의존도가 훨씬 높은것으로 

분석되어 국제유가 상승시 상대적으로 비용 상승 압력이 크게 작용함으로써 가격경쟁력 

하락과 이윤 감소의 산업경쟁력 약화가 우려됨. OECD 회원국 중 국민1인당 원유소비량 4

위를 기록하며 주요 산업들의 비용 상승 압력이 급증할 것으로 분석됨.   

 - (시사점) 오일쇼크의 충격을 극복하여 안정적 경제성장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국제유가 변

동에 민감한 경제구조를 벗어나야 함. 이에 따라, 원유 및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에 

주력해야 하고,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제·산업 구조 개선이 필요하

며, 기업 수익성 악화를 대비한 비상경영 체제 구축과 원자재 가격 변동 리스크 축소를 

위한 원자재 구매 효율성 확보 노력이 요구됨. 

☞바로가기
■ 2021년 기업금융시장 분석 및 2022년 전망
- (2021년 기업금융시장 분석) 2021년에는 기업의 체감 자금사정이 코로나19 이전 수준 

이상으로 개선되었으며, 기업의 자금조달규모(1~11월 증감액 기준)는 173.3조원으로 
전년동기 170.6조원 대비 2.7조원 증가함. 이 중 간접금융규모는 92.1조원으로 코로
나19에 대응한 대기업의 선제적인 자금확보 수요가 점차 축소되면서 전년동기 대비 
20.9조원 감소함. 직접금융규모는 81.2조원으로, 회사채순발행 및 주식 발행 규모가 
모두 확대되며 전년 동기 대비 23.6조원 증가함.

 - (2022년 기업금융시장 전망) 국내경제는 경제활동의 점진적 정상화, 정부의 경기부
양 등에 힘입어 3.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①견조한 경기회복세와 물가상승을 감
안하면 정책·규제 측면에서는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예상되고 ②기업들의 자금수
요는 지속되나, 금융당국의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이 종료를 앞두고 있어 대출자산 
부실화가 우려됨.

 - (2022년 간접금융시장 및 직접금융시장 전망) 간접금융의 경우 ′20~′21년 수준보
다 대출 규모는 감소,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이전 대비 경제회복 기대감으
로 높은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직접금융시장은 경기회복에 따른 설비투자 
증가, 대규모 기업공개 계획 등의 영향으로 순발행을 지속할 전망임.

    ※ 직접금융시장 : 기업이 회사채나 주식 발행 형태로 시장에서 직접 자금 확보,

        간접금융시장 : 직접금융의 대립되는 개념으로 은행권 등을 통해 기업대출 형태로 자금 확보

                  ☞바로가기

현대경제연구원

KDB미래전략

연구소

http://hri.co.kr/storage/newReView.asp
https://rd.kdb.co.kr/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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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제  출처

■ (국제경제리뷰) 글로벌 친환경차 시장 동향 및 특징 
 - (개요) 국제적인 탄소중립 정책, 친환경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으로 자동차 산업이 내

연기관차에서 전기차 등의 친환경차로 빠르게 전환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자동차 산업

과 공급망에 큰 변화와 매년 큰 폭의 성장세가 지속될 글로벌 친환경차 시장의 동향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구조적 변화 요인에 대해 점검하고자 함. 

 - (글로벌 시장 동향) 글로벌 친환경차 시장은 그동안 탄소배출 관련 규제와 각국의 보조

금 지급 등의 지원정책을 통해 높은 성장세가 지속됨. 특히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국가

에서 친환경차의 비중이 크게 증가되어 전기차 전문업체의 위상이 강화됨. 전기차를 비

롯한 친환경차 시장은 주요국의 탄소중립정책 추진과 맞물려 2020~30년 중 연평균 약 

22.3% 증가하는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임.

 - (친환경차 시장의 주요 특징) 자동차산업의 경쟁 요소가 배터리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부각되고, 내연기관차에 비해 부품수가 적고 핵심부품 외주화가 가능하면서 진입장벽이 

낮아지므로 고용이 감소하면서 시장 경쟁이 격화될 전망임. 또한 주요 자동차 생산국들

은 전기차 충전기 확충을 포함해 핵심부품에 대한 산업생태계 구축을 강화하고 있음.  

  - (평가) 운송수단의 전동화(e-mobility)는 내연기관에 의해 주도되어 온 기존 자동차산업의 

경쟁구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임. 내연기관차 생산우위가 있는 독일과 일본은 기존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과 중국은 친환경차 시장에 대한 우위를 새롭게 확보하기 

위해 경쟁할 것으로 전망함. 또한 자동차 산업의 생태계 전환과정에서 배터리, 전장부품 

등에 대한 수요확대는 우리나라의 ICT산업의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다

만, 그동안 자국시장을 기반으로 급성장한 중국 전기차·배터리 제조업체들이 최근에는 

해외시장 진출도 확대하고 있어 향후 글로벌 친환경 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될 전망임.    

                                      

                   ☞바로가기

한국은행 

 

http://www.bok.or.kr/portal/bbs/P0000528/view.do?nttId=10069005&menuNo=200434&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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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재정  출처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 정부는 1월 24일 국회에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고, 이러한 추경안의 

1월 조기 제출은 1951년 이후 처음으로, 방역 조치 연장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

하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임.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지출 증가분은 14조원 규모이며,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 보강

에 한정되어 있음. 주요 내용은 ① 방역 조치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받은 소상공

인에 대한 손실보상금, 여행 ․ 숙박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까지 폭넓게 지원하는 방

역지원금 등 소상공인 지원 11.5조원, ② 방역 상황 지속에 따른 중증환자 병상 추가 확

보, 오미크론 확산 등에 대비한 경구용 ․ 주사용 치료제 추가 구매 등 방역 보강 1.5조원, 

③ 예측하지 못한 소요에 대응하기 위한 예비비 추가 확보 1조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바로가기
■ 2021년(FY2020) 지방재정분석결과와 시사점 
 - (지방재정분석 제도 개요)

    전국 243개 자치단체 재정상황을 종합 분석하는 대표적인 지방재정 모니터링 제도로

서 재정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3개분야 13개 본지표 및 23개 참고지표로 세부분석을 

실시하고 해당 분석 결과는 국무회의 보고 및 재정여건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모니터링 자료로 활용함.

 - (분석 결과)

   ▪ 재정건전성 :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확장적 재정운영 기조에 따른 적극재정 추진  

으로 적자전환되고 신규 채무발행 자제와 연차별 상환계획 등 채무관리 노력으로  

관리채무비율 감소 추세

   ▪ 재정효율성 : IT기술을 접목 지방세징수체계 도입 등 적극적 징수노력으로 6년 

연속 지방세징수율 상승 

   ▪ 재정계획성 : 중기재정계획의 정책사업비 예산반영 비율은 100.16%로 양호하고 

    이·불용액비율도 감소

 - (시사점)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재정지출 확대에 따라 전년대비 통합재정수지비율 및 유동부

채비율 등의 유동성 지표가 큰폭으로 변동되었고 향후 재정상태 지속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하고 확대재정정책 기조 내에서 세출집행의 효율적 노력으로 징수관리, 

경비관리, 이불용액비율 등 지표는 개선되었음. 또한, 경기변동이 큰 시기일수록 

정부의 재정활동은 정교한 재정계획의 토대에서 출발하여 재정계획-세출집행-재정

운영 결과의 선순환 과정의 연계 강화가 필요하고 관행적으로 수행되는 보수적 세

수추계와 부동산 가격에 따른 세원의존성 등의 세입구조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중기재정계획 및 세수추계 등의 계획 분야부터 체계적 활동의 변화가 필요함.

 

                 ☞바로가기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지방행정
연구원 

https://www.nabo.go.kr/Sub/01Report/01_02_Board.jsp?funcSUB=view&bid=19&arg_cid1=0&arg_cid2=0&arg_class_id=0&currentPage=0&pageSize=10&currentPageSUB=0&pageSizeSUB=10&key_typeSUB=&keySUB=&search_start_dateSUB=&search_end_dateSUB=&department=0&department_sub=0&etc_cate1=&etc_cate2=A1&sortBy=reg_date&ascOrDesc=desc&search_key1=&etc_1=0&etc_2=1&tag_key=���� �м�&arg_id=7677&item_id=7677&etc_1=1&etc_2=1&name2=1
https://www.krila.re.kr/publication/periodical/brief/138?keyword=&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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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재정  출처

■  2022년 2월 재정동향 및 이슈
 - (재정운용동향) 

    ① 총수입 : 예상보다 빠른 경제회복 등으로 ‘21년 2차 추경(514.6조원) 대비 약 56조

원 증가한 570조원 수준 전망. 주로 경기 회복 영향으로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중심으로 추경예산 대비 국세수입 9.5% 증가

    ② 총지출 : 코로나 극복 피해지원, 방역대응, 고용강화를 위한 경기 뒷받침 결과, 역

대 최대 규모의 재정집행으로‘20년 대비 약 50조원 증가한 600조원 수준(잠정) 추정

    ③ 재정수지 : 국세·기금수입 등 총수입 증가로 통합수지는‘21년 2차 추경(△90.3조원) 

대비 대폭 개선된 △30조원대 수준 전망

    ④ 국가채무 : 국고채 발행 규모는 1월말 기준 15.4조원(국고채 잔액 858.7조원)

.

 - (주요 재정 이슈)

    [고등교육 재정투자 확대를 위한 지방교육재정 개편 방안 제언]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

화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재정의 구조적 대응방안 설계에 주목함. 고등교육, 직업교육, 평

생교육 등 다양한 교육수요가 나타나고 있음에 따라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교육

재정 투자 우선순위를 점검할 것을 제언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경제상황과 재정수요

에 상응하도록 편성하고, 지자체의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여, 초중등에 집

중되어 있는 교육재정 구조를 고등교육 분야로 재구조화하는 대안이 마련되도록 해야함. 

코로나19이후 전 세계적으로 사회경제적인 변화가 어느때보다도 위협적일 것으로 전망

되므로 우리나라 교육재정 투자 전환의 시기를 늦출 수 없음.

    [디지털전환 시대 메타버스(Metaverse) 플랫폼의 등장과 재정 지원 방향]

    현재 메타버스는 정보통신산업의 영역을 넘어 경제, 사회, 정치, 문화 등 거의 전분야 이

슈를 망라하고 있고, 정부는 시장성이 있고 상용화가 가능한 메타버스 서비스 분야를 실증

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2021.5월 민·관 합동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를 구축하여, 

현재까지 여러 실증 기획(안)이 도출되었음. 메타버스 서비스를 육성하고 메타버스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기 경쟁력의 핵심 부품개발과 기술개발이 필수적이고, 인문·사

회·ICT융합이라는 복합적 기술환경을 이해하고 창작·창업등의 경제활동으로 이어갈 수 있

는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하며, 탈중앙화를 골자로한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함.

    [고령화에 대응한 주요국의 고령친화산업 추진동향과 시사점] 

    급속한 고령화, 가족 돌봄 감소 및 자립 환경 부족 등으로 노인에 대한 사회적 돌봄 수

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선진국들에 비해 고령친화산업 육성의 정책적 관심이나 

투자는 부족한 실정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점을 고려해보면 

글로벌 고령친화 산업시장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인의 건강한 자립생활과 

효율적인 재활, 돌봄을 위한 최적화 기술 확보를 위한 정부의 투자 확대가 더욱 필요함.

    [4차 산업혁명시대 보건의료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22년 디지털 헬스케어 재정투자 전략]

     ①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 ②의료기관의 디지털 전환 확산 ③건강정보를 기반한 

     맞춤형 의료서비스 ④디지털 헬스케어 연구개발 투자 확대   

  ☞바로가기

기획재정부 

https://www.moef.go.kr/pl/policydta/pblictn/detailPblictnbbs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01&searchNttId1=MOSF_000000000058545&menuNo=502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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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재정·예산 관련 법령  출처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 (개정 ′21.12.28. 시행 ′22.2.18.)
 -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구매 대금 지급 시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결손

금을 소급하여 공제할 수 있는 기간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등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반도체ㆍ배터리ㆍ백신 등 3대 분야의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ㆍ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며,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과 관련한 세제 지원의 요건을 완화하고 비수도권 지역에

서 청년ㆍ장애인 등에 대한 고용을 증대시킨 경우의 세액공제 금액을 한시적으

로 상향하는 등 고용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의 소득기준을 상향하는 한편,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세제 지원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며, 

    2023년 금융투자소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바로가기

■「국세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개정 ′22.2.15. 시행 ′22.2.15.)
 -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행위로 가중처벌 받

은 사람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한 거

짓 진술, 직무집행 거부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의 위임근거를 마

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

반자 등의 명단을 공개할 때 포함하여 공개할 사항을 정하고, 과태료 부과의 세

부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납세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을 1일 10만분의 25에

서 10만분의 22로 낮추고, 조세탈루 제보포상금 및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의 지급

요건과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과세정보를 분석ㆍ가공한 통계자료 작성

에 사용된 기초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기관을 확대하여 조세정책의 평가ㆍ

연구 활성화를 촉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

완하려는 것임. 

☞바로가기

법제처

법제처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38225&lsId=&efYd=20220218&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40315&lsId=&efYd=20220215&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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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재정·예산 관련 법령  출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일부개정 (개정 ′22.2.15. 시행 ′22.2.15.)
 - 개별소비세가 이중으로 부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된 

원재료 등을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로부터 반입하

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완성된 물품의 개별소비세액에서 원재료 등에 부과된 개

별소비세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부득이한 공제 사유를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자가소비용직수입자

가 천연가스를 수입할 수 없어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는 경

우’ 등으로 정하는 한편, 수소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탄력세율이 적용

되는 천연가스의 범위에 ‘수소를 제조하기 위한 수소추출설비나 연료전지에 공

급하는 천연가스’를 추가하고, 적용 세율을 킬로그램당 8.4원으로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바로가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일부개정(개정 ′22.2.15. 시행  ′22.2.15.)
 - 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영유아 보육시설로 사용하는 주택에 대한 세제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주택의 범위를 확대하고, 상속주택

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요건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의 범위에 사회

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바로가기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일부개정(개정 ′22.2.15. 시행  ′22.2.15.)
 - 면세유의 부정유통 금지 규정을 위반하거나 정부의 납세보전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교통ㆍ에너지ㆍ

환경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외국항행선박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교통ㆍ에

너지ㆍ환경세를 면제받는 석유류를 그 목적 외의 용도로 반출하여 판매하거나 취

득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그 판매가액 또는 취득가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와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위반행위 횟수별로 정하고, 정부의 납세보전 명

령을 위반한 과세물품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 등에 대한 과태료는 직전 사업연도

의 수입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300만원,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500만원, 100억원 이상인 경우 1,000만원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바로가기

법제처

법제처

법제처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40241&lsId=005308&chrClsCd=010202&urlMode=lsInfoP&viewCls=lsInfoP&efYd=20220215&vSct=%EA%B0%9C%EB%B3%84%EC%86%8C%EB%B9%84%EC%84%B8%EB%B2%95%20%EC%8B%9C%ED%96%89%EB%A0%B9&ancYnChk=0#0000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40317&lsId=009968&chrClsCd=010202&urlMode=lsInfoP&viewCls=lsInfoP&efYd=20220215&vSct=%EC%A2%85%ED%95%A9%EB%B6%80%EB%8F%99%EC%82%B0%EC%84%B8%EB%B2%95&ancYnChk=0#0000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40339&lsId=002619&chrClsCd=010202&urlMode=lsInfoP&viewCls=lsInfoP&efYd=20220215&vSct=%ED%99%98%EA%B2%BD%EC%84%B8%EB%B2%95%20%EC%8B%9C%ED%96%89%EB%A0%B9&ancYnChk=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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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정책 및 연구  출처

■ 접경지역 지원 법·제도 개선 방안
 - (논의 배경) 강원도 접경지역은 지난 20여년 동안 인구소멸위기, 취약한 재정자립도, 산업

구조의 불균형, 국방개혁으로 인한 부대 이전 및 병력 감축 등 구조적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최근 감염병 증대, 군납 조달방식의 전환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시국에도 디

지털 및 에너지 전환 등 시대적 흐름과 새로운 발전노선에서 소외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

음. 이에 정부는 접경지역 지원을 위한 다양한 법률을 재·개정하고 제도를 수립해 왔으

나 실효성은 제한적임. 

 - (현행 법·제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은 지역간 연계·협

력 증진을 통해 낙후된 접경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여 균형발전에 이바

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되었으나 특별법보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및 

국토기본법 등을 우선 적용한다는 조항으로 지역이 원하는 사업의 추진이 어렵고 

법률 소관 주체가 다양해 부처간 합의 도출도 쉽지 않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의 수도권 비중이 증가하고 특수상황지역개발 예산도 도서지역에 집중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     
 - (개선방안) ①접경지역 특수성을 반영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을 선별적으로 

적용하거나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방안 검토 ②지역여건 반영이 아닌 지역여건이 부

재한 상황 개선을 위한 방향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을 촉구 ③특수상황지역의 범

위와 국고 보조율의 조정 요청 ④접경지역·DMZ 특별연합의 출범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 등 새롭게 추진 중인 접경지역 지원 법·제도가 기존의 법·제도와 차별화될 

수 있는 방안 모색.    

☞바로가기
■ 코로나19가 전 세계 부채에 미친 영향 
 - 최근 세계은행은 코로나19가 전 세계 부채 확대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보고서

를 발표하고 코로나 위기로 축적된 전 세계적 부채의 급증 현상 및 위험성을 지

난 50년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적으로 제시함. 이 연구는 국제적으로 민간 및 

공공부채의 급증을‘제4의 부채물결’로 정의하였고 지난 10여 년간 부채의 축

적과정에서 신흥국의 부채는 빠른 속도로 광범위하고 크게 증가하였는데 복잡해

진 채권자의 구성, 글로벌 저금리, 다수의 정책 개입, 단기간 부채 급증 자체로  

앞으로 다양한 리스크를 촉발시킬 가능성이 높고, 금번 제4의 부채물결 이후에 

경제회복을 위한 상당한 투자수요 등을 고려해 보면 부채 수준은 가까운 미래에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결론적으로 과거 부채의 축적과정 이후 대규

모 금융위기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번 제4의 부채물결인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급증한 부채 수준과 악화된 취약성에 적합한 조치가 빠른 시일내 필요할 것으로 

분석함.

☞바로가기 

강원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http://www.rig.re.kr/front/report/memo/rigBriefs/boardView.do?board_key=113984
https://vwserver.kif.re.kr/flexer/viewer.jsp?dir=km&cno=299702&fk=2022000983MR&ftyp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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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정책 및 연구  출처

■  중장기 재정건정성 유지 방안
 - (개요) 고령화와 저성장, 소득양극화 등 경제·사회적 환경변화와 더불어 코로나 

19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재정의 역할이 적극화되고 재정여력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크게 확대되고 있는 우리나라 재정위험을 평가하고 중장기 재정

유지 가능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정책 및 제도적 대응의 필요성과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현황 및 문제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매 10년마다 30%p 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는 우리나라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는 국제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임. 보고서는 

국가채무 증가가 초래하는 재정위험에 대해 평가한 후, 저금리 기조 하에서는 추

가적인 부채 확대가 경제에 더 도움이 된다는 가설과 저금리-부채 확대론의 문제

를 지적함.

    (결론) 중장기 재정위험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서는 채무상한제 재정준칙을 도입

함으로써 제도적으로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유지를 정부의 법적 의무로 만드는 

것이 일차적으로 중요함. 특히 지출감축과 세입확충에 의해 재정적자를 축소하는 

재정건전화 정책을 통해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완화함으로써, 재정위험을 선제적

으로 통제하는 정책적 노력은 필수불가결한 선택임.

☞바로가기
■ 영국의 법인차량 세제정책과 시사점 
 - (들어가며) 우리나라 최근 연도별 법인 자동차 신규 등록이 고가의 수입차를 중심으

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차량가액과 운영비용이 법인의 비

용으로 인정되어 법인세 감면혜택의 절세 목적으로 활용되기 때문으로 고가 차량 

구매 형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

 - (유럽 주요국의 과세방식과 세제정책) 

유럽의 업무용 승용차는 신차 판매의 50% 이상으로 구입이 일상화되어 있고 OECD회원

국의 업무용 차량의 개인적 혜택에 대한 과세방식을 조사한 Harding(2014)의 연구에 

의하면, 영국은 차량가격을 기준 과세 방식을 산정하며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과

세비율을 달리 정하고 있음. 영국의 법인 업무용 차량 과세를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르는 이유는‘2050년 탄소중립’실행방안 중 하나인 내연기관 차량 판매금지를 

2030년부터 시행함에 따라 친환경 차량으로의 수요를 유도하여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함임. 또한, 사적 사용에 대한 추가과세를 통해 상당한 조세수입을 거두

었으며, 법인으로부터 국민보험 기여금도 징수하였음. 우리나라에서도 법인차량의 사

적 사용을 막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으나 사적 사용을 완전히 막는 것

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 (시사점) 법인차량에 대한 사적 사용을 차단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만

큼 사적인 사용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대신 영국과 같이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개

인소득에 연동한 현물급여 과세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기후변화에 대

한 관심 증대와 탄소중립 정책의 흐름과 변화에 맞춘 과세체계 개편을 검토해야함.

 

☞ 바로가기

한국금융연구원

국회입법조사처

https://vwserver.kif.re.kr/flexer/viewer.jsp?dir=km&cno=300531&fk=2022001564DH&ftype=pdf
http://drm.nars.go.kr:7003/sd/imageviewer?doc_id=1NxdAmFl08z&DocId=1NxdAmFl08z&documentId=&DOCUMENTID=&DOCUMENTID=&EdmUserId=datauser&ViewerYn=Y&type=S&fileName=KOyZuOq1rSDsnoXrspXsoJXssYUg67aE7ISdIDE57Zi4LTIwMjIwMjE1KeyYgeq1reydmCDrspXsnbjssKjrn4kg7IS47KCc7KCV7LGF6rO8IOyLnOyCrOygkC5wZGY%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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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정책 및 연구  출처

■ 2022년 주요 산업·과학기술 정책과 강원도 대응 방안
 - (개요) 2022년 정부가 탄소중립과 뉴딜분야 대전환 기틀 마련, 기후 선도국으로 도

약, 디지털 대전환, 신산업·신기술 육성 정책의 방향을 발표함에 따라, 이에 대응

하여 강원도와 관련된 주요정책을 파악하고, 재원 마련을 위한 준비와 선제적 대응전략

이 요구됨.

 - (대응방안) 

   지역혁신 및 균형발전 지원▶  스마트그린산단 사업 등을 통한 미래차 부품 등 소

재·부품·장비 경쟁력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청정수소 제조산업 클러스터 조성으로 

강원형 수소 산업을 육성

   에너지 탄소중립 거점 지역화▶ 동해안 지역을 글로벌 수소산업 거점화지역으로 육성 
   국가산업과 연계한 신성장동력 창출▶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위치 및 역할을 검토

하고 강원도 차원의 분야별 맞춤형 육성 로드맵 마련 (바이오헬스, 미래형 모빌리티 

등 성장동력의 지속 확충과 내실화) 

   디지털 플랫폼 도시 강원 추진▶ 도 및 18개 시군 지방정부 통합 클라우드 플랫폼 구

축으로 행정데이터의 디지털화를 선도하여 데이터를 상호 연계·분석하여 서비스할 

수 있는 강원 데이터댐 구축하고 강원도 특화 메타버스 클러스터를 통해 스마트관광 

신산업 창출   

   디지털 중심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도내 대학의 창업지원 인프라 구축으로 정

부의 창업중심대학 선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소기업·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데이

터 중심으로 해결하는 디지털 지원 시스템을 구축

☞바로가기

강원연구원

http://www.rig.re.kr/front/report/memo/rigBriefs/boardView.do?board_key=11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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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뉴스브리핑  출처

■ 2021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  2021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총세입은 524.2조원, 총세출은 496.9조원, 

차액인 결산상잉여금은 27.3조원이며, 이월액 4.0조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3.3조원을 기록함.

    ① 총세입은 524.2조원 징수, 전년 대비 58.7조원 증가, 예산대비 17.5조원 증가

    ② 총세출은 예산현액 509.2조원 중 496.9조원 집행(97.6%), 전년 대비 43.1조원 증가

    ③ 이월은 4.0조원으로 전년 대비 1.7조원 증가

    ④ 세계잉여금은 23.3조원으로  일반회계 18.0조원, 특별회계 5.3조원임

    ⑤ 불용은 8.4조원으로 전년(6.6조원) 대비 1.8조원 증가

 ☞바로가기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 
  - 주요 내용    
   규 모 (정부안) 14.0조원 → (국회확정) 16.9조원 (2.9조원 증)

   

주요 증감 내역  정부안  국회 확정 증 감

❶ 소상공인 및 사각지대 지원 11.5조원 13.5조원 +2.0

   소상공인 지원 11.5 12.8 +1.3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보완 - 0.7 +0.7

❷ 방역 지원 1.5조원 2.8조원 +1.3

❸ 예비비 1.0조원 0.6조원 △0.4

    재원은 국민부담 최소화를 고려해 국채 추가발행 없이 특별회계 세계잉여금·기금 여

유자금을 활용하여 충당하고,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손

실보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주요사업이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총력을 다할 예정. 

특히, 방역 지원 예산은 배정 즉시 집행 개시

    ☞바로가기
■ 연1조 지방소멸대응기금 인구감소지역에 집중 투자

 - 행정안전부는 지역이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도록 도입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영을 위해「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고시

함.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올해부터 10년간 매년 정부출연금 1조원을 재원으로(’22년

은 7,500억)지원되며, 광역자치단체에 25%, 기초자치단체에 75%의 재원을 배분할 

예정임. 또한 국회에서 논의 중인「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도 신속히 제

정하여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겠다고 밝힘.

☞바로가기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58489&menuNo=4010100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58590&menuNo=4010100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9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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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뉴스브리핑  출처

■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지방세 지원 강화 
 - 정부는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을 지원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올해에

도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지방세 지원 혜택을 지속한다고 밝힘.    
 - 지방세 부담 완화 등을 통한 지원은 2020년 2월부터 작년말까지 총 1,629만건, 약 1조 

9,672억원 규모임. 특히, 이번 지방세 지원은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 확진 및 자가 격리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을 

대상으로 중점 운영됨.

 ☞바로가기

■  행안부 대규모 예산 투입으로 자연재난 위험요소 사전 차단 
  - 정부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침수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해예방사업에 지

난해 대비 약16.4% 증액된 1조3,746억원(국비6,873억, 지방비6,873억)을 투자한다고 

밝힘. 재해예방 사업별로 예산의 체계적 관리와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하반기 

안전점검을 실시하면서 기후변화에 따라 날로 심각해지는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도 투자 대비 사업효과가 검증된 재해예방사업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확

대할 계획이며 자치단체에 배정된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여 재해위험 요인 사전 

차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임. 

☞바로가기

■  2021회계연도 세수오차 원인분석 및 세제 업무 개선방안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세수 추계치는 경제지표 전망치를 추계모형에 대입하여 산출

하는데 경제지표·세수 급변 시기에 추계모형의 정합성 저하되는 문제와 기존 

모형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부재함. 또한 세수급등락 등 이상징후를 조기에 

발견· 대응하는 시스템이 미흡하고 추경外 별도의 세수전망 수정계기가 없음. 

세제업무 전반에 대한 성과평가는 실시하나 세수추계에 대한 별도 평가체계 및 

외부전문가에 의한 체계적 오차원인 분석·환류시스템이 불충분함.  

 - (4단계 개편 방안)  
   ① [모형] 추계모형 정합성 강화 ▶ 경제분야별 자문기관 다양화 및 회귀모형 보완을 위한  

                                 추세선 분석 도입 

   ② [절차] 의사결정 투명성·합의성 제고 ▶ 세추추계위원회 신설하여 외부전문가 검증 강화

   ③ [점검] 이상징후 대응체계 구출 ▶ 세수급등락 이상징후 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④ [평가] 사후평가·피드백 내실화 ▶ 성과평과 Pass/Fail 시스템 도입 및 환류시스템 강화

 ☞바로가기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menuNo=4010100&searchNttId1=MOSF_000000000057821&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90274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menuNo=4010100&searchNttId1=MOSF_000000000058270&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menuNo=4010100&searchNttId1=MOSF_000000000058488&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

